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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위기의 본질

전 지구 평균기온 산업화 이전 대비 1.5℃를 넘어섬 (2025년 1월 기준)

기후위기는 극단적 날씨뿐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 불가능한 “복합위기(poly crisis)"에 직면

기후위기의 핵심은 단순한 환경문제만이 아닌 구조적 문제

기후위기의 본질과 정책 전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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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위기의 본질과 정책 전환의 필요성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기존정책에서 지속가능한 적응은 단기적 대응뿐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범정부적 협력이 필수적

”기후변화 적응전략은 지자체와 사회의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강화하고, 취약성을 줄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함(IPCC)"

기후 회복력 강화라는 정책으로 전환 필요

(에너지, 산업, 복지, 외교가 통합된 기후정책으로 전환)

빈곤 극복, 사회·환경의 지속가능성 회복,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기회 모색까지 포함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및 국제 기후약속 철회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강화 및
재생에너지 환경규제 축소

6

기후변화 적극 대응

▪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선언
▪ 백악관내 기후정책실 신설 및 기후변화 특사와 국가기후보좌관 신설

입법 및 투자확대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입을 통해 3690억 달러 투자
▪ 국가기후 회복력 프레임워크(national climate resilience   

framework)를 통한 기후 충격에 대한 준비와 회복 중심 전략 마련

기후안보 관점 도입

▪ 기후변화를 외교정책과 국가 안보의 핵심의제로 설정
▪ 미국기후단(2023년) 창설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인력 양성

과학 연구 및 기후변화 관련 프로그램 축소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외 사례

미국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2기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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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로드맵 (8대 전략 분야에 대해 약1조 유로 투자)

▪ "하나의 건강 접근법(One Health Approach)"을 통해
기후변화와 보건 정책 간 연계 강화

▪ 자연·생태계 회복력 강화를 위한 해양·연안 관련 기술개발

▪ 2025-2027 전략계획에서 예산의 35%를 기후 조치에 지원
▪ 5대 EU 미션* 중 '기후 변화 적응'과 '기후 중립과 스마트 시티' 포함

* 기후, 에너지, 디지털, 건강, 농업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외 사례

출처: European Commission

회복력 강화 접근법

Horizon Europe 연구혁신 프로그램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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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외 사례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서
: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이행체계 구축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그린뉴딜 정책 추진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혁신기술 실증 지원사업’ 
: 최대 2억원 지원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추진(2025년) 
: 차세대 태양전지, 초대형 부유식 해상풍력,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등 개발

출처: 서울특별시출처: 환경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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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새로운 정책 방향 : 기후 회복력 국가로의 도약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설계 필요성 강조

▪ IPCC, 국내 기상청, KACCC 등 최신 데이터의 정책 반영
▪ 기후 리스크 분석 기반의 지역·산업별 세부 시나리오 수립

정책 수립의 데이터 통합 체계 구축

▪ 탄소배출, 에너지수요, 자연재해 데이터 통합 플랫폼 필요
▪ 위성·센서·AI 기반 기후 감시 인프라 강화

‘과학-정책-사회’ 연계 구조 제도화

▪ 과학자와 정책결정자 간 협업 구조 확립
▪ 정책 사전 영향평가(PCR: Policy Climate Resilience) 제도 도입

첫째, 기후 정책의 ‘과학 기반화’입니다.

신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의 세 가지 방향 제안

출처 : IP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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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새로운 정책 방향 : 기후 회복력 국가로의 도약

둘째,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뤄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닌 사회 정의 문제

▪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공정한 요금체계 재설계
▪ 산업·노동 구조 전환 시 노동자 전환 지원 필수

지역·산업 맞춤형 에너지 전환 전략

▪ 지역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 (지자체 RE100 등)
▪ 노후 산업단지의 청정에너지 전환 지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수단

▪ 전환기금 및 직업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
▪ 에너지 공기업의 역할 전환: 분산형 에너지 생태계 지원 주체로

신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의 세 가지 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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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새로운 정책 방향 : 기후 회복력 국가로의 도약

셋째,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후 회복력은 지역 현장에서 시작됨

▪ 지역 맞춤형 적응계획 수립 및 이행 권한 강화
▪ 도시 회복력 지수 개발 및 공개

시민사회의 참여 보장과 역량 강화

▪ 기후시민회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 확산
▪ 시민발안형 기후정책 채택 메커니즘 도입

거버넌스 전환: 중앙집중 → 다층적 협치 구조

▪ ‘지역기후전환센터’ 설립 확대
▪ 지방정부 간 수평적 네트워크 (기후위기 대응 협의체 등)

신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의 세 가지 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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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비전(SDG 18)

13-1 .  자연재해에 대한 복원력 강화 
13-2. 기후변화 조치의 정책 통합
13-3.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관한 교육 개선

SDG 13(기후행동) 만으로는 대응 부족에 따른 한계 봉착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5년 유엔이 채택한 인류와 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17가지 공동 목표

* SDGs 13 :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는 긴급행동 시행”

전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발상의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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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유럽형 그린딜과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상관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외 사례

출처: European Commission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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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외 사례

IPCC 6차보고서와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상관성

참고 2

출처 : IPCC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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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18 ‘기후 회복력과 지구 시스템 복원력’ 신규재정

SDG 18 :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을 위한 혁신적인 기후변화 대응 방안

▪ 공동 행동을 통한 위기의 지속가능한 변화 기회로의 전환
▪ 중대한 도전 과제를 협력을 통해 해결

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비전(SDG 18)

국제협력 프레임 워크 구상 (G20, ASEAN+3 차원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SDG 18 연대 결성 제안)

▪ 한국의 기후 리더십 국가로 도약
▪ 글로벌 기후 펀드에 ‘적응 및 회복력’ 항목 신설
▪ 개도국 기술 이전 및 재정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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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의 5개 임무영역(EU Missions)은 유럽의 주요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 설계

"Horizon Asia" : 아시아형 기후혁신 솔루션

Horizon Europe의 사례

1. 기후변화 적응(Climate Change Adaptation)
2030년까지 최소 150개 유럽 지역 사회의 기후 회복력 확보
예산: 3억 6,800만 유로(2021-2023)

2. 암 정복(Cancer)
2030년까지 300만 명 이상의 삶을 개선하고 암 환자의
생존 기간 연장 및 삶의 질 제고
예산: 3억 7,800만 유로(2021-2023)

3. 해양 및 수질 복원(Ocean and Waters)
2030년까지 EU의 해양과 물의 건강성 회복
예산: 3억 4,400만 유로(2021-2023)

4. 기후 중립 스마트 도시(Climate-Neutral Smart Cities)
100개 유럽 도시의 기후 중립을 향한 체계적 전환 지원
예산: 3억 5,900만 유로(2021-2023)

5. 토양 건강과 식량(Soil Health and Food)
토양 복원 지원을 위해 Living lab 100개와 우수 선도 시설(Lighthouse) 설립
예산: 3억 2,000만 유로(202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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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이 정책 허브가 되는 Horizon Asia

"Horizon Asia" : 아시아형 기후혁신 솔루션

Horizon Asia : 아시아 기후 회복력 및 녹색혁신 프로그램

1

한국 중심의 아시아 기후정책 허브 구축

▪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서의 국제적 확장
▪ 아시아 국가 간 기후변화 적응대책 공유 플랫폼 구축
▪ 국가별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개발 지원

아시아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 구성

▪ 아시아 국가 정부, 연구기관, 기업, 시민사회 참여
▪ 정기적인 정책 포럼 및 워크숍 개최
▪ 공동 연구 및 정책 개발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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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orizon Asia" : 아시아형 기후혁신 솔루션

기후기술 실증 거점 구축

Horizon Asia : 아시아 기후 회복력 및 녹색혁신 프로그램

국제 공동 실증 인프라 구축

▪ 한국 내 아시아 기후기술 테스트베드 조성(제주, 전남, 충남 등)
▪ 국가별 기후환경 특성을 반영한 실증 시설 구축
▪ 실증 기술의 상용화 및 사업화 지원 체계 마련

2

기후기술 실증 성과의 국제 표준화

▪ 아시아 지역 맞춤형 기후기술 표준 개발
▪ 국제 인증 체계 구축을 통한 기술 신뢰성 확보
▪ 기술 이전 및 확산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마련

해상풍력
그린수소 생산·저장
RE100 에너지 자립 실증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실증
수소연료 기반 전환 실증

스마트그리드

CO₂ 포집 및 자원화(CCU)
폐자원 기반 건설소재 실증

스마트 기후농업 실증
탄소저감형 그린빌딩 기술

도심형 탄소중립 기술
태양광 신기술 실증

친환경 교통모델

산림 탄소흡수 실증
기후적응형
친환경 관광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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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orizon Asia" : 아시아형 기후혁신 솔루션

민간기업과 연구소 참여

Horizon Asia : 아시아 기후 회복력 및 녹색혁신 프로그램

기업-연구소-정부 간 삼각 협력 체계 구축

3

기후기술 R&D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K-Climate Label'과 같은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한 기후변화 대응 지원

아시아 기후인재 양성 프로그램

국제 기상기후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아시아 확장

4

아시아 국가 청년 대상 기후변화 대응 교육 프로그램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인턴십 및 취업 지원

* ISU(International Space University)와 같은 모델로 ’Korea Green Fellowship'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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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sia 모델 : APEC기반 아시아태평양 공동 플랫폼 구축

왜 APEC 기반 모델인가? 

경제협력의 다음 단계로서의 공동 기술혁신

국가별 R&D 역량 불균형 해소

APEC 내 기술외교 강화를 통한 지역 안정성 제고

비전 APEC 지역의 기술주권, 지속가능성, 디지털 포용 실현

형식 한국을 중심으로 한 APEC 산하 ‘Horizon Asia 플랫폼' 신설

참역국 APEC 21개국 중 자발적 가입(개방형 구조)

운영방식 연간 공동 공모 + 미션 기반 연구(기후, 디지털 헬스, 에너지 등)

펀딩 초기기금 한국주도 + 참여국 매칭 + 민간/ADB/세계은행 연계

모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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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AR10을 통한 "Horizon Asia" 모델 확장

개념

▪ 아시아 16개국 이상(ACECC 회원국) 기술 리더 및 정책결정자 참여 
▪ 기후 위기, 도시 인프라, 디지털 기술, 스마트 시티 등 APEC·Horizon Asia와 동일한 어젠다 
▪ 한국이 개최국이므로 의제 설정 및 성명 주도 가능 

연계방안

▪ "Horizon Asia 이니셔티브" 특별 세션 제안 
▪ 공동 선언문 채택 
▪ 기술 쇼케이스 및 국제 공동연구 마켓플레이스 운영 

APEC 및 Horizon Asia 연결 방식

▪ CECAR10에서 채택된 서울 선언문을 11월 APEC 정상회의 의제 제안서로 제출 
▪ CECAR 참가국 중심으로 Horizon Asia 시범국 구성 및 2026년 공동연구 착수 
▪ CECAR 플랫폼을 매년 후속 포럼의 “실행 트래커”로 연계 운영 

기대효과

▪ CECAR10을 통해 기술 외교 네트워크 확보 
▪ Horizon Asia 국제 정당성 확보 (공학계, 정부, 국제기구 동시 설득) 
▪ 한국 중심의 기술외교 플랫폼 구축 및 APEC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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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 기후 위기를 넘어 회복력 사회로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

▪ 과학 기반의 정책 수립 및 이행
▪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사회적 형평성 확보
▪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주도적 참여

국제협력의 중요성

▪ 아시아 국가 간 공동 대응 체계 구축
▪ 기후기술의 공동 개발 및 실증
▪ 인재 양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 마련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사회경제적 구조 전환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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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 기후 위기를 넘어 회복력 사회로

회복력 있는 사회로의 전환 비전

신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

▪ 과학 기반의 기후정책 수립 및 이행
▪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통한 사회통합
▪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주도적 참여 보장
▪ "Horizon Asia"를 통한 아시아 기후협력 선도

기후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

▪ 기후위기 대응은 위협이 아닌 기회
▪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이 성공의 열쇠
▪ 한국이 아시아 기후변화 대응의 리더로 도약



우리나라 2035 NDC와 산업경쟁력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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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추이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감축목표를 BAU에서 절대치로 변경) (2019.12)

2030 BAU 대비 37% 감축목표 수립(2015.6)

2030 BAU 대비 감축목표 확대(37% 감축목표 中 25.7%p → 32.5%p) (2018.7)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안 제시(2021.10)

* 2015년 이후 6년간 감축목표 3회 변경(상향)

2



NDC 이행계획(2023): 부문별 중장기 감축 목표

3



2023 배출량 증감 요인

❖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일어나고 있는 징후는 없음

4

부문 ‘18년대비 ‘22년대비 ‘22년대비증감요인

전환 25.3%↓ 1,650만톤, 7.6%↓

• 전력수요감소(철강 6.2%↓,전자·통신3.0%↓)에따른총발전량감소(1.0%↓)

• 무탄소발전증가*및석탄・LNG발전감소

* 신규원전(신한울1호기)가동등원전발전량증가(2.5%↑,4.4TWh↑)

* 신재생에너지발전량증가(6.6%↑,3.5TWh↑)

산업 8.4%↓ 740만톤, 3.0%↓

• (석유화학) 글로벌 경기둔화(수출량 1.1%↓)에 따라 에틸렌(8.8%↓), 부타디엔(14.4%↓), 벤젠

(6.8%↓) 등 생산감소로 6.8%감소(3.6백만톤↓)

• (시멘트)건설업경기부진에따른생산량감소(2.1%↓)로2.3%감소(0.8백만톤↓)

• (반도체・디스플레이) 반도체 공정가스저감시설운영 확대*로 감축 확대, 디스플레이 생산 감소 등으로

53.1%감소(2.4백만톤↓)

*반도체생산지수원단위: 29.3→12.2(천톤/지수)(58.5%↓)

• (철강)힌남노침수피해복구에따른철강생산증가(전로강4.2%↑)로 2.4%증가(2.2백만톤↑)

건물 15.3%↓ 330만톤, 7.0%↓
• 평균기온 상승(13.2℃→14.0), 도시가스 요금인상(주택용 42.6%↑)에 따른 도시가스 사용량 감소

(7.4%↓)

수송 1.3%↓ 100만톤, 1.0%↓ • 주행거리감소(0.1%↓), 무공해차(전기,수소차)보급확대(37.8%↑)

농축수산 1.5%↑ 1만톤, 0.1%↓ • 가축(한우,돼지)사육두수(0.2%↓) 및벼재배면적감소(2.6%↓)

폐기물 10.2%↓ 20만톤, 1.3%↓ • 매립가스발생감소(누적매립량감소)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4)



선진국은 NDC 달성가능한가?

5

부문 NDC NDC 달성 가능성 주요지원 정책

유럽연합
1990년대비 55% 

감축

 1990년이후지속 감소추세이나 감축속도는 목표

대비부족

 최다배출국 독일 역성장으로 감축성과 일부

나타남

 EU budget 2021-2027 (약 2조유로)의 30%를

기후대응에 사용

 EU 혁신 기금(400억 유로) 등 다양한 지원책 창출

미국
2005년대비

50~52% 감축

 현행정책은 2005년대비 40~42% 감축

전망(REPEAT 프로젝트분석) 

 IRA 외추가 정책필요성 제기

 미국연방 기후변화 관련 지출은 2020~29년

660억달러로

 IRA(3,940억 달러)를 대표로 인프라법, CHIP 법

등지원 확대추세

영국
1990년대비 68% 

감축

 1990년이후지속 감소추세이나 감축속도는 목표

대비부족

 영국 CCC는 2014~22년의감축률 대비 3배이상

감축강화 필요지적

 Industrial Energy Transformation Fund 

(IEFT)로 2028년까지 5억파운드 지원

 Clean Steel Fund 고려중

일본
2013년대비 46% 

감축

 기준연도를 후쿠시마 이후로 설정하여 이후 지속

감소중

 전환부문 원전, 재생 등확대에 따라감축 확대

 2023년부터 10년간 경제이행채 20조엔

조성(민관합동 150조엔 투자)

 2024년 1조 6천억엔 발행 및 지원

❖ 선진국도 NDC 달성은 도전적➔ NDC의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 중



파리협정 탈퇴

6

• 미국 유엔 대사에게 미국이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에서

탈퇴한다는 통지를 즉시 제출

•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과 관련된 모든 협정에서 탈퇴

• 미국 국제 기후 재정 계획을 종료

• 연방 기관 책임자에게 지구 온난화 의제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검토, 식별 및 중단

• 인플레이션 초래, 소비자 선택권 감소,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들에게 더 큰 권한 부여

• Blackout 위험 증가 및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냉각

• 미국인들이 자연 재해에 대처할 준비가 덜 되게 만들었음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

77

• 1조. 저렴하고 안정적인 국내 에너지 공급

• 2조. 비상 승인, 국내 에너지 자원의 식별, 임대, 입지 선정, 생산, 수송, 정제

및 생성에 합법적 비상권한

• 3조. 에너지 인프라 제공의 신속화, 미국 서부 해안, 미국 북동부 및

알래스카에서 에너지의 공급, 정제 및 운송을 합법적 비상 또는 기타 권한을

파악하고 사용



유럽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

❖ The second key goal is to accelerate 

decarbonisation in a cost-efficient way, 

leveraging all available solutions through a 

technology-neutral approach. 

• This approach should include renewables, nuclear, 

hydrogen, bioenergy and carbon capture, utilisation

and storage, and should be backed by massive 

mobilisation of both public and private finance (based 

on the proposals laid out in the chapter on investment. 

However, increasing the supply of finance for clean 

energy deployment will not yield the desired results 

without increasing the pace of permitting for 

installation.
8



EU의 탄소중립 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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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Industrial Deal(1)

10



Clean Industrial Dea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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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Industrial Dea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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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Industrial Deal(4)

13



EU Omnibus Package

14

❖ CSRD, EU Taxonomy: Making sustainability reporting more accessible and efficient

❖ CSDDD: Simplifying due diligence to support responsible business practices

• CSRD: 정보 공개 대상인 기업의 약 80%가 제외➔ 이는 대기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보고 요구 사항이 가치 사슬에 속해 있는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을

방지(2026년 또는 2027년에 보고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보고 요건을 2028년까지 연기)

• EU Taxonomy: 공시 의무 대상이 축소되고, 새로운 공시 방식(Opt-in 제도) 도입, DNSH(Do No Significant Harm) 기준 간소화

• CSDDD: 직접 관계에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체계적인 요구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실사 요건을 간소화, 평가 빈도를 매년에서 5년으로 축소, 대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 요건 적용을 1년 연기

• CBAM: 수입업체당 50톤의 새로운 누적 연간 한도를 설정해 소규모 수입업체의 CBAM 의무를 면제



일본의 정책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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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폭적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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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X 경제이행채의 개념

✓ 이행채(transition bond)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대상으로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17



주요국 동향의 시사점

안정적 공급, 경쟁력 있는 가격, 친환경성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는 탄소중립이 필수적

규제 합리화를 통해 경쟁 환경의 개선, 산업의 저탄소화 촉진

18



Case: 철강산업 탄소중립 이행 단계

19

❖ 철강산업 탄소중립 이행 경로

1

2

3[기반 구축 단계]
저탄소 연원료 공급체계
탄소중립 혁신 기술 지원

[시장성숙 및 고탄소제품 감축]
탄소가격 강화

수요 기반 정책 강화

[시장 창출 단계]
수요 기반 정책

(저탄소 제품 인증, 녹색조달 등)

저
탄
소
제
품
시
장

시간/기술 성숙도

원료 및 기술 특정적 지원 정책 필요

원료 및 시장창출 정책 역할 증대 필요

• 시기별로 적절한 정책 조합을 통해 혁신 기술이 도입되고 관련 제품 시장 안착을 지원할 필요



우리나라 여건(1)

❖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감은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경기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임

20

자료: 저자 작성

우리나라 제조업 성장률과 온실가스 증감률 비교 제조업 성장률과 화석연료 공급량 상관관계

자료: 저자 작성



우리나라 여건(2)

❖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으며 이에 따라 제조업의 배출량 비중도 큰 편

21

자료: 저자 작성

주요국 제조업 비중비교(2021)
주요국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2020)

자료: IEA(2022)



우리나라 여건(3)

❖ 우리나라는 다소비업종의 비중이 높으나 원단위 개선은 주요국 대비 우위

22

자료: IEA(2022)

우리나라 제조업 업종별 에너지 소비량 비중(2020)

주요국 주요 산업 온실가스 부가가치 원단위 추이(2020)

자료: IEA(2022)

* 2000년의 온실가스 배출집약도를 100으로 지수화하였을 때,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집약도를 나타냄



4대 업종 탄소중립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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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문 탄소중립 투자

24



산업부문 목표 설정 고려 요소

25

❖ 2035 NDC에 우리나라 산업 부문의 NDC 목표를 적극적으로 상향하는 것은 높은 한계감축 비용을 유발

할 것으로 예측

• 우리나라 산업 부문은 다른 주요국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가 빠르게 개선되는 등 적지 않은 노력이 투영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2035년까지 혁신적인 기술의 도입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시스템하에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거나 적극적인 화석연료대체는 고비용의 수단만남은 상황으로평가됨 대표적

❖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면서 NDC 목표에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

• 미래를 위한 저탄소 혁신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성급한 NDC의 조정은 산업계에 충분한 시그널을 주기보다는 감축 비용을 상승시켜 투자 여력을 훼손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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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후·에너지 거버넌스

2025. 5. 8

백 철 우

의욕성, 정합성, 실행력을 지닌
기후에너지 정책 제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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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 거버넌스 현황

3



1. 에너지 거버넌스의 현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환경부 국토부 지자체

전력거래소 한전 에너지공단

에너지위원회

민간발전사 발전공기업
재생e 
사업자

산업계 소비자 일반 국민

NGO

정부

사업자

수요자

기타
4

연구계 (대학, 연구소)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지역에너지계획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정점으로 에너지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음



5

행정

규제

시장계획

지역
에너지

거버넌스

•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 전기・가스・열 통합규제
• 시장 감시와 견제 기능

• 전력산업 구조개편
• 가격 기능의 정상화
• 공정한 전환

• 에너지・기후 기능의 분리 체제
• NDC와 산업정책의 충돌

• 지역 역량 및 인프라 부족
• 중앙정부 주도 구조의 한계
• 지역간 불평등 및 사업 편중

• 에너지 기본계획 부재
• 정책 조율 기능의 약화

1. 에너지 거버넌스의 현황

❑ 에너지 부문 5대 거버넌스



2. 에너지 부문 5대 거버넌스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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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 거버넌스 진단

2. 에너지 부문 5대 거버넌스 진단

7

❑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ICT, 통상 기능 추가

외에 에너지 부문의 거버넌스 변화 없음

➢ 2001년 한전의 발전부문 분할, 전력거래소 설립

➢ 정책 집행 부처인 산업부가 규제기구인

전기위원회를 함께 관할하면서, 정책 진흥과

규제 기능이 통합된 상태임

➢ 산업부는 ICT, 통상 등의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 왔으나,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는 에너지

전담 제2차관 신설(‘21) 이외의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음

• 2차관 산하에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정책실

등의 형태로 유지



❑ (영국) Net zero 목표 달성 과정에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의 필요성 강조

(1) 행정 거버넌스 진단

2. 에너지 부문 5대 거버넌스 진단

8

❑ (독일) 에너지 정책과 기후 목표를 단일 프레임워크로

통합해 사일로 현상(silo effect) 해소

기업부(BERR)

에너지・기후부(DECC)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2008)

(2016)

(2023)

• 에너지 정책
기능 이관

• 기후변화 기능
이관

• 기존의
기업혁신기술부 
(BIS)를 DECC와
통합

환경부(DEFRA)

에너지안보·NetZero부
(DESNZ)

과학·혁신·기술부
(DSIT)

산업·통상부
(DBT)

경제노동부(BMWA)

경제기술부(BMWi)

경제에너지부(BMWi)

경제기후보호부(BMWK)

(2002)

(2005)

(2013)

(2021)

• 노동 기능을
노동사회부로 이관

• 교육연구부에서
항공우주, 조선해양,
특허 업무 이관 받음

• 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
(BMU)에서 에너지 업무
이관 받음

• 환경·자연보호· 건설· 
핵안전부(BMUB)에서
기후변화 대응 업무 이관



(1) 행정 거버넌스 진단

2. 에너지 부문 5대 거버넌스 진단

9

❑ 에너지-기후-산업 간의 통합적 정책 거버넌스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주요 정책이 정치적 영향과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 반복적으로 후퇴하거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 산업부와

구분 행정 거버넌스 진단 시사점

정부조직

이원화

▪ 에너지(산업부)와 기후(환경부)의 역할이 분절적으로 유지

▪ 통합 조정 기능 부재로 중복·갈등·정책 비효율 지속

⇒ NDC 목표 설정, 배출권 할당 등과 관련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환경부와 이를 이행해야 하는 산업계(산업부) 간 갈등 반복

▪ 산업부·환경부의 이원화 구조는 단기적 정책

협의체만으로 해결에 한계

▪ 기존 부처 기능의 통합 또는 수직적 조정

메커니즘 필요

정책 비전-이행 간

괴리

▪ 2050 탄소중립, 2030 NDC 등의 도전적 목표는 수립했으나 이행

로드맵, 실행주체, 제재 메커니즘 미흡

▪ 부처별로 각기 다른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개별 부처 계획 내 목표의

파편화

▪ 정책 실행과정은 부처 간 책임 회피 및 정치적 유동성에 취약

▪ 정책 목표의 법제화와 함께 책임 있는 이행

주체의 명문화가 핵심

▪ 기후 이행평가를 담당할 독립 기구 신설 필요

정책 수립의

정치화

▪ 전력요금, SMP, 탄소세, 산업 구조조정 등에서 정책의 정치화 현상

심화

▪ 정책 일관성보다 단기 여론·선거 득실에 따라 방향이 흔들림

▪ 에너지요금 동결, 재생에너지 보급 후퇴 등 반복

⇒ 정책 설계의 중립성, 전문성, 시장신뢰 훼손

▪ 탄녹위가 행정 부처처럼 행동하기 보다는

국가적 관점의 거대 담론을 제기하도록 방향

전환 필요

▪ 요금정책, 기후세 도입 등은 정치 개입에서

독립된 위원회에서 설계



(2) 규제 거버넌스 진단

2. 에너지 부문 5대 거버넌스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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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부문 간 분절된 규제로 인해 규제의 누수 및 사업자의 전략적 행위 발생 가능

➢ 전기(전기사업법), 가스(도시가스사업법), 열(집단에너지사업법) 간 분리된 규제 체계

➢ 에너지 부문 간 결합된 경쟁이 강화되는 추세이나, 에너지원 간 칸막이 규제로 시장의 변화에 적기 대응 미흡

• SMP 상한제를 실시하면서 연료인 천연가스 가격은 시장변동에 노출

• LNG 직도입 발전사업자와 KOGAS 간 배관망 중립성 및 체리피킹 논란 등

➢ 한국은 주요국과 달리 전기와 가스가 분리된 규제 체계 보유

< 국가별 에너지 규제기구의 규제부문 >

국가 에너지 규제기구 규제 부문

미국
FERC(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연방정부) 전기, 가스, 석유

PUC (공익사업위원회, 州 정부) 전기, 가스, 통신, 교통, 수도 등

영국 GEMA(가스·전력시장위원회) 전기, 가스

독일 BNetza(연방네트워크기구) 전기, 가스, 통신, 우정, 철도

프랑스 CRE(에너지규제위원회) 전기, 가스

일본 EGC(전기·가스거래감시위원회) 전기, 가스

부문
명목상

규제기구
실질 규제기능

수행 기관

전기 전기위원회 전기위원회 + 산업부

가스 없음 산업부 + KOGAS

열 없음 산업부, 지자체, 일부 지방공사

< 한국의 전기/가스/열 규제 기관 >



(2) 규제 거버넌스 진단

2. 에너지 부문 5대 거버넌스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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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위원회 중심의 전력산업 규제 체계는 독립적 의사결정에 한계를 보임

➢ 전기위원회가 산업부 내 행정조직으로 심의기구에 불과하여 전기요금이 재무적 근거보다 정책적,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실정

• 전기요금 결정 시 기재부와의 협의 절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당정협의회의 역할 강화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에너지 정책을 좌우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 반면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은 규제기구에 강력한 독립성 보장 장치

당정협의회

<전기요금 결정체계>

국가 에너지 규제기구 독립성 보장 장치

미국
PUC 

(공익사업위원회)

▪ PUC의 규제행위가 州의 다른 법률보다 우선

▪ 위원회 결정사항은 州 법원에서만 번복 또는
재심의 가능

영국
GEMA

(가스·전력시장위원회)

▪ 주무부처 장관이 GEMA(또는 Ofgem)의 규제가
잘못된 행동으로 판단할 경우에만 상임위원을
해임하거나 지침을 내릴 수 있음

독일
BNetza

(연방네트워크기구)
▪ 최종결정 사안에 대해서는 BMWK도 번복 불가능

프랑스
CRE

(에너지규제위원회)
▪ 독립행정청으로 정부에 종속되지 않으며, 고유한

권한 행사

< 국가별 에너지 규제기구의 독립성 보장 장치 >



(2) 규제 거버넌스 진단

2. 에너지 부문 5대 거버넌스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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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위원회의 조직규모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급변하는 전력시장 변화 대응에 한계

➢ 전기위원회는 2001년 설립 당시 1사무국, 5과 체제에서 현재 1사무국, 3전문위 체제

▪ 위원장 1인, 비상임위원 7인, 상임위원 1인, 전문위원 25명, 사무국 9인

➢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신재생 발전사업 허가 신청에 대한 전력계통의 연계와 영향, 지역의 수용성 등 전문적·종합적

검토에 한계를 드러냄

➢ 전기위원회 기능·조직 등의 한계로 전력 계통 및 시장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전력거래소가 시장감시 관련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시장 운영의 공정성 훼손

자료 : Xu et al.(2020)

<미국 전력시장에서의 규제자와 시장감시자><전기위원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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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적인 기후목표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체된 시장구조

➢ 전력산업 구조는 2001년 개편 이후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감축목표와의 정합성 부족

• (NDC 전환 부문 목표) ‘21년 발표 감축률 44.4% → ‘23년 조정 감축률 45.9%

➢ SMP 기반의 중앙집중 단일구매 체계로 운영되는 전력시장으로는 장기 투자와 신기술 수용에 한계

• 민간 발전사나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한전 외에 판매처가 없으며, 정산가격도 변동성이 큰 SMP에 크게 의존

• ESS, VPP, DR, 연료전지 등은 가격예측 불가로 수익모델 설계 어려움

구분 시장 거버넌스 진단 시사점

기후 목표
▪ 2030년, 2035년 NDC 지속 상향에도 전력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구조적으로 어려움
▪ 감축 목표에 부합하는 에너지 부문 감축 수단

확보 필요

전력시장 구조
▪ 발전부문 분리는 이루어졌으나 한전 중심 단일

구매자 체계는 그대로 유지
▪ 민간·재생e 직접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장 개방

필요

시장기능
▪ 실시간 단일 Pool시장 운영, 장기계약 기반 부족 → 

투자 불안정
▪ 장기 PPA, 용량시장 등 보완적 시장체계 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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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보다 이해관계자 다변화하나, 갈등 조정 체계는 미비

➢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 구성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짐

•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목소리도 점차 강해지고 갈등이 첨예해짐

• 30개 이상의 에너지 관련 산업협회가 활동 중

➢ 하지만 기존 정책 결정 구조는 여전히 정부-대기업 중심으로 짜여 있고, 산업계,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조정하는 체계 미흡 → 정책 지연, 지역 갈등, 법적 분쟁 등이 빈번히 발생

구분 시장 거버넌스 진단 시사점

이해관계자
다양화

▪ 기존 발전5사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수소, 지자체
등 참여 확대

▪ 정책 수립 시 다양한 주체의 공식 참여 경로
필요

산업협회 난립 ▪ 동일 산업 내 다수 협회 존재 → 정책 일관성 저해 ▪ 이해관계 조정 위한 중립적 협의체 운영 필요

공론화 부재
▪ 정책 결정이 정부 주도 Top-down 방식에 머무름

→ 지역·사회 갈등 증폭
▪ 제도화된 공론화 기구 및 상설 협의 플랫폼 도입

필요



(3) 시장 거버넌스 진단

2. 에너지 부문 5대 거버넌스 진단

15

❑ 신산업 수용 부족과 왜곡된 시장신호

➢ DR, VPP, ESS 등 신기술과 분산형 전원은 현행 전력시장 구조 내에서 충분히 수용되지 못하는 실정

• (DR) 낮은 정산단가와 발동 횟수 부족, 기준 부하 산정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수익성 저하

• (VPP) 분산에너지법에 의해 명시적 근거는 가지나, 세부적인 시장운영 규칙, 기술 요건, 정산 체계 등이 미비

• (ESS) REC 가격 폭락과 정책 불확실성으로 투자 위축과 사업 중단 사례 증가

➢ 계통 수용성 부족, 시장가격의 불안정성, 진입장벽 등은 민간투자의 위축 초래

• ‘23년 전남 지역 태양광 발전소에서 26회의 출력제어가 발생했으며, 총 1,356개소에서 1.9GW에 달하는

발전설비가 출력제어 대상이 됨

• ‘17년 12만원이 넘던 REC 현물가격이 ‘20년 3만원까지 하락

구분 시장 거버넌스 진단 시사점

계통 수용성
▪ 송배전망 포화로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지연, 

출력제어 발생
▪ 지역계통계획 수립 및 출력제어 보상 체계 필요

가격 신호
▪ SMP·REC 등 시장가격의 급등락 → 수익성

불확실성 확대
▪ CfD 등 예측 가능한 수익모델 설계 필요

시장 진입 장벽 ▪ DR, ESS, VPP 등의 제도적 입찰 경로 미흡
▪ 신사업을 위한 별도 시장 또는 제도적 참여통로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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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 기본계획이 근거 법령 상실로

수립이 중단됨

➢ ‘(舊)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기반한 법정계획

➢ 에너지 분야를 총망라하는 종합 계획으로 원별 부문별 에너지 계획의

원칙과 방향 제시

➢ 3차 에너지 기본계획(‘19) 발표 이후, 근거법령이 폐지(‘22)되면서

에너지 기본계획도 법적 근거를 잃고 더 이상 수립되지 않음

❑ 현재는 탄소중립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최상위 계획의 역할을 하나, 에너지 전반을 조율하는

상위계획으로서는 한계 존재

➢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최상위 계획으로서

화석연료 의존적 사회구조를 탈피할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철학과

비전 제시

➢ 온실가스 감축과 지구 온난화 적응,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및 에너지 등 유관계획과 정합성 확보

➢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의 관점의 계획으로서 에너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내용

(탄소중립기본법 제10조) >

1.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3.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ㆍ연도별 대책

5.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7.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

8.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11.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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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기본계획 부재로 인한 에너지 부문별 법정 기본계획 및 정부 정책의 통합 조정 체계 미비

➢ 에너지 관련 법정 기본계획 간 정합성 부족이 문제로 지적됨

➢ 법정 기본계획 외에도 다양한 정책 형태로 공표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

•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19.4)

•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19.10)

•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19.12)

• 수소경제성과및수소선도국가비전(’21.10)

•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21.11)

•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21.11)

• 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21.11)

• 수소기술 미래전략(’22.11)

• 수소공급분야탄소중립기술혁신전략로드맵(’22.11)

•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23.5)

• 수소산업 소부장 육성전략 (’23.12)

•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23.12)

•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방안 (’23.12)

•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 (’24.2)

<수소 지원정책 >

<법정 기본계획 >

자료 : 김진수 (2024), “에너지 분야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제언”, 제39차 IKEP 전력포럼 발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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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에너지 거버넌스의 법적 기반과 개념

➢ 「에너지법」 제7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5년 주기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시행 의무

• 계획 내용에는 에너지 수급, 신재생 확대, 온실가스 감축, 집단에너지 등 포함

• 지역계획은 기본계획(국가계획)의 이행 수단으로 취급되는 구조

➢ 기존 중앙정부 주도 방식 ⇒ 지자체·시민·기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 중

➢ 시민 실천, 정치적 참여, 경제적 연대가 핵심

➢ 에너지전환, 분산에너지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하려는 시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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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거버넌스는 에너지전환의 현장 플랫폼이지만, 역량 부족·제도 미비·중앙 종속·참여 부재 등의 구조적 병목으로

기능이 제약

➢ 에너지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과 제도 기반 부족

• 다수 지자체에 전담 부서·인력·예산이 없어 실질적 정책 추진이 어려움

• 지역 거버넌스를 뒷받침할 법적 권한과 정책 조정 기능도 매우 제한적

➢ 지역계획이 중앙정부의 하위 수단에 머물며 지역 자율성과 창의성 제약

• 지역에너지계획이 국가계획의 이행 도구로 활용되며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못함

• 중앙 지침 중심의 구조로 인해 지역 맞춤형 전략이나 혁신사업이 위축됨

➢ 시민·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 부족으로 정책 수용성과 실행력 저하

•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지역 주체의 참여가 형식적이거나 생략되는 경우 많음

• 공감대 부족으로 정책의 지속성·정당성 확보가 어려움

➢ 사업 추진은 산발적이고, 지역 간 역량 격차로 인해 정책 효과 편중

• 중앙부처별 개별 사업이 단절적으로 추진되어 통합적·공간기반 접근이 어려움

•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는 단순 보급형 사업에 치중되며 지역 간 불균형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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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핵심 문제 진단 주요 시사점

① 행정

▪ 에너지·기후 기능 이원화

▪ 정책 목표와 실행의 괴리

▪ 정책 수립의 정치화

▪ 에너지·기후 통합조직 또는 수직 조정기구 신설

▪ 이행 주체 명확화 및 법제화

▪ 독립 위원회 통한 요금·세제 설계 필요

② 규제

▪ 전기·가스·열 분리 규제 체계

▪ 규제기관의 독립성·전문성 부족

▪ 시장감시 기능의 이해충돌

▪ 전기·가스·열 통합규제기구 도입

▪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인력 확충

▪ 시장감시 기능 제3기관으로 분리

③ 시장

▪ 단일구매체제의 구조적 한계

▪ 신사업 진입 장벽과 수익 불확실성

▪ 갈등조정 및 공론화 체계 미비

▪ 장기 PPA·용량시장 등 시장 다층화

▪ CfD 기반 수익모델 및 기술 입찰경로 마련

▪ 중립적 협의체 및 공론화 기구 신설

④ 계획

▪ 계획 간 파편화·정합성 부족

▪ 과도한 목표 설정, 실행력 부족- 중복·
비효율 정책 혼재

▪ 국가 에너지 계획을 통합 조율할 수 있는 에너지 부문
최상위 계획 수립

▪ 계획의 이행단계 평가를 통해 실행력 중심 계획체계
전환

⑤ 지역

▪ 중앙 종속 구조, 자율성 부족

▪ 조직·인력·재정의 지역 편차

▪ 주민·이해관계자 참여 미흡

▪ 지자체 권한·재정 강화 및 전담 조직 확충

▪ 지역 특화계획의 독립적 수립 권한 부여

▪ 주민 참여형 지역 에너지 거버넌스 제도화

❑ 에너지·기후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행정·규제·시장·계획·지역 거버넌스 전반에 걸친 구조적 개편과 실행력 있는 통합

거버넌스 체계 필요

통합성

책임성과 실행력

독립성과 신뢰

참여와 협력

시장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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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에너지와 기후 정책의 통합

• 에너지(산업부)와 기후(환경부) 정책의 이원화 구조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통합하는 조직 및 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논의해야 함

•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후·에너지 통합 조직 신설, 또는 상설 조정기구 설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 정책 목표의 법제화, 이행 주체 명확화, 독립 이행평가 기구 도입 등 구조적 장치 마련을 함께

고려해야 함

2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 규제와 진흥 기능의 분리 및 통합

•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 부문별 분절된 규제 체계를 통합하고,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전기위원회 등 규제기구의 조직과 인력 확충, 그리고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함

• 시장감시, 분쟁조정 등 규제기관의 실질적 권한 강화와 동시에,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제3자

시장감시 기능 분리 등도 논의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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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 구조 혁신과 다층화 : 시장 거버넌스의 유연성 제고

• SMP 기반의 중앙집중 단일구매 체계로 운영되는 전력시장을 넘어, 장기 계약(PPA), 용량시장, 

분산자원 시장 등 다층적 시장 구조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해야 함

• 신재생에너지, ESS, VPP 등 신사업 진입 장벽 해소와 예측 가능한 수익모델(CfD 등) 확보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함

• 이해관계자 다양화에 대응한 중립적 협의체, 공론화 기구 등 시장 참여 확대와 갈등 조정 체계

마련도 중요

4 계획 거버넌스의 통합과 실행력 강화 : 에너지 부문 최상위 법정 기본계획 수립

• 에너지 부문을 통합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최상위 법정 기본계획 수립 필요

• 계획 수립 시 사전 협의 및 평가 절차 제도화, 실행력 중심의 계획체계로 전환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과도한 목표 설정, 정책 파편화, 실행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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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 거버넌스의 자율성과 참여 확대 : 지역 맞춤형 에너지 전환과 주민 참여

• 지역 에너지계획의 자율성 확대, 지자체 권한·재정·조직 강화, 지역 특화 전략 수립 권한 부여 등

분권형 거버넌스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필요

• 주민, 시민단체, 지역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역별 에너지 전환

모델을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지역 간 역량 격차 해소,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할 과제임

지속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후·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은 부분적 수정이 아닌 시스템 전체의

재설계에 달렸습니다. 

단편적 개선을 반복하다 보니 정책 간 충돌, 시장 왜곡, 지역 갈등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에너지·기후·산업·규제·지역의 경계를 허물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목표-수단-이행-평가’를

아우르는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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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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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요지  

신정부에 바란다: 의욕성, 정합성, 실행력을 지닌 기후 에너지 정책 제안 토론회 

 

김효은 Global Industry Hub 대표(전 기후변화대사) 

 

1.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따른 글로벌 환경 변화  

⚫ 파리협정 재탈퇴, IRA 정책 집행의 철회, 가스 등 화석연료 개발 가속화 등 

각종 기후 정책 후퇴로, 파리협정 이행을 선도하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쉽 

약화는 불가피한 상황 

⚫ 미국의 공백을 메우는 강력한 복합적 리더쉽 재건을 위해 국제적 연대 강

화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EU, 영국, 호주 등 주요국과 글로

벌 필란트로피들간 협력이 부상 

⚫ 시장에서의 수요 창출을 통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 

중이며, 특히 중국, 브라질, 아세안, 남아공 등 신흥 시장에서 수요 창출을 

통해 에너지 전환 및 그린 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의 한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캐나다, 호주, 아세안 

등 다양한 지역의 수요 및 글로벌 NGO 들의 이니셔티브도 고려하면서, 우

리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해 고민할 필요  

2. 2025년 신정부의 기후변화대응 방향 

⚫ 6월 출범하는 신정부는 2035년 NDC의 연내 제출, 배출권거래제 4기 출범

이라는 과제를 완수해야 하는 상황이며, EU, 호주, 캐나다 및 글로벌 NGO 

들은 한국이 기후변화 리더 그룹에 적국 동참해 주기를 희망 

⚫ 지속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후 에너지 거버넌스, 2035 NDC와 산업 경

쟁력이라는 발표 제목에서도 나타나듯, 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기후 정

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 중요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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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고민과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의 정부 조직이 미래 경쟁력 강화를 주도하기에 적합

한 체제인지 냉정한 검토 필요 

⚫ 신정부는 임기 내 달성 가능한 구체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

여 전략적인 기후 에너지 정책을 추진함이 바람직        

3. 기후 에너지 거버넌스 수립 관련 고려 점 

⚫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하게 연결되고, 기후 

정책이 더는 환경 정책에 국한되지 않음은 기존 경험과 여타국 사례에서 

이미 증명  

⚫ 에너지와 기후 정책을 통합한 조직의 수립이 필요하며, 동 조직이 법령에 

근거해 명확한 권한과 집행 기능을 보유하고 예산과 인력을 수반해야 제 

기능 가능 

⚫ 재생에너지 확대에 미온적이라는 외부 시각을 불식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반영된 정책의 추진 필요. 에너지 시장구조 

혁신과 다층화를 통한 시장 거버넌스의 유연성 제고는 미룰 수 없는 과제 

4. 2035년 NDC 수립 관련 고려 사항 

⚫ NDC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개별 국가 차원의 기여(contribution)라

는 점을 고려 필요. 동시에 진전의 원칙(progression)과 가장 높은 목표 수

준(highest possible ambition)을 반영하고 5년마다 갱신하여 제출 

⚫ 한국의 NDC는 국내 상황을 고려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contribution)인가, 진전의 원칙과 가장 높은 목표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가

에 대한 대답도 동시에 고려 필요 

⚫ NDC는 특히 국내 산업에 향후 방향과 수준에 대해 명확한 신호를 전달 필

요. 신호가 명확하지 않으면 과감한 투자와 기술개발도 지연 가능성   

⚫ 제4차 배출권거래제가 2030년 NDC 및 2035년 NDC 달성에 유용한 수단으

로 작동하도록 설계 필요    



신정부에바란다
의욕성, 정합성, 실행력을지닌
기후에너지정책제안토론회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701, 역대주요 대

형산불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94820?type=journalists, 
[박상욱의 기후 1.5] '예상 밖' 산불의 위험과 영향…수도권도 위협?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2621?influxDiv=JTBC,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8964.html

2025년 3월
경북 산불이 남긴 숙제

사진 박경화 작가

기후위기와 산불 재난 가속화-복합재난(송전망)                                   
인구위기와 지역 쇠퇴-국가와 공동체의 대응은?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701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94820?type=journalists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2621?influxDiv=JTBC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8964.html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2030년 4명 중 1명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이 50대 이상, 외국인 231만명(4.5%), 전체 인구 중 농가인구 비중 3.8%

※ 출처: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DashBoardMain.do 노령화지수는 유소년인구(14세 이하)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DashBoardMain.do


미국 - EU – 중국 에너지 안보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주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

탄소중립 – 에너지안보 – 제조 산업경쟁력

중국

생태문명
대전환

쌍탄소 정책
1+ N

쌍순환전략
내수와 수출 동시 발전

녹색전환
가속화 전략

양중 양신 정책
전통 산업 녹색 전환

저탄소 산업 발전

디지털화 녹색화

배출권 거래제

※ 출처: 한국무역협회 <2025 그린성장 전략변화와 시사점>에 중국 추가 https://www.kita.net/researchTrade/report/tradeBrief

미국전력중청정에너지비중50% 넘어(2025년3월), REPowerEU2030 재생에너지45% 목표–가스소비량18% 감소, 중국태양광풍력1400GW 설치



2025년 2035년 감축 목표 설정

IPCC 35년 2019년 대비 49%~77%(중앙값 60%) 

한국

플랜 1.5: 1.5℃전지구적 감축경로 형평성
원칙반영한 ‘가중평균’ 공정배분 방식 66.7%

다음 정부는 2030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 정부’
2035년 NDC 설정과 2026년 2월 2031~2049 감축경로 설정 :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감축 목표

2022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7억 2,430만 톤

1990년 대비 133.2% 증가, 

2018년 대비 7.6% 감소(IPCC 2006년 기준)



다음 정부의 기후∙통상∙탄소중립∙석탄발전 폐쇄 과제

2025 대선 2026 지방선거 2027 2028 총선 2029 2030 대선지선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실행

2035 NDC 확정

COP30 브라질

UNFCCC 2차

투명성보고서

UNFCCC 3차

투명성보고서

4차 투 명성보고서

NDC, 메테인 서약목표

E효율2배 재생e 3배

에너지저장과 전력망 서약

국토 30%보호구역

국제통상

탄소중립 규제

IMO 선박 규제

ISSB 공시적용

KSSB 공시 마련

배출권거래제

지역별전기요금 차등제

CBAM 시행

IMO 해양 오염 방지협약

개정안

EU ETS Ⅱ (건물수송적용) 

EU 디지털제품여권

IMO 연간 온실가스

연료집약도 목표 적용

2030 NDC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

개정 (2031~2049)

2차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

(28~47)

신재생e 21.6% 

그린리모델링 160만건

무공해차 450만대

석탄발전 폐쇄일정

(20기)
태안1

태안2. 하동 1. 보령5 (3)

12차 전기본(2026~2040)

삼천포 3.4, 보령 6

하동 2.3 (5)

삼천포 5, 

태안 3, 하동 4 (3)

13차 전기본

동해 1.2, 삼천포 6

태안 4

당진 1.2 (6)

당진 3.4(2)

14차 전기본



‘시민의 삶’을 지킬 30대 기후정책 http://www.igt.or.kr/view/1135

시민의 삶을 지킬
기후정책과 전국 설문조사

기후정치바람 2차 조사 전국적인 의견분포 확인(전국 4,482명 조사)

• 조사대상: 전국18세이상 남녀/ 표본수 : 4,482명

• 표본오차: 전국 ±1.5%포인트(95% 신뢰수준) 

• 추출방법: 2025년3월말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통계기준
성/연령/지역별인구구성비에따른할당추출

• 조사기획및분석 : 기획분석[기후정치바람], 조사시행[메타보이스]

• 조사방법: 온라인조사(한국리서치마스터샘플에이메일문자로웹설문링크발송)

• 조사기간: 2025년4월7~30일(24일간) 

정책설계의 방향 (녹색전환연구소, 플랜 1.5,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민주주의 없이 기후 대응 없다] 생태와기후를국가목표와헌법원리로, 시민참여를 통한기후민주주의 제도화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기후재난 적응과온실가스감축시스템을달성할수있는조직과예산

[기후위기 대응은 약속이다] 2030년 40% 목표 달성, 에너지효율 2배 재생에너지 3배, 메탄 30% 

감축, 2035년 NDC – 국제사회와 우리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는 정부

[기후가 경제다] 제조업 탈탄소화, 녹색산업정책(그린 뉴딜 2.0) 

[기후위기 대응은 에너지전환이다] 에너지 믹스-탈탄소화-디지털화-송전망-전력시장-수요조정-가

격-기술발전 등 생산부터 소비 전과정 전환(지속가능성, 안보, 경제성) 

[기후위기 대응이 민생이다] 재난에안전한사회, 폭염과한파를견디는주택, 공공교통, 식량과먹거리, 농촌

[기후위기는 공동체 돌봄이다] 기후소득보험과 기후휴가제, 기후통합 돌봄과 적응 시스템

[기후에 대응하면서 지역도 지키는 일을 만들자]  지역기반 기후경제와 일자리, 전환충격을 감당할 정

의로운 전환 정책과 재원

“기후위기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기후위기와 경제산업

정부주도 녹색산업 전환 정책 – 녹색산업 공급망법, 기후투자공사, 순환경제, 공공부문 2035 탄소중립, 기후재정 GDP 2% 확보

정책 주요 내용

기후와 경제를 모두 살리는
‘그린AI’ 구현

• 데이터센터 신설 시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 의무화, 재생에너지 조달 가능지역에 우선 신설하도록 규정
•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을 통한 사회적이고 생태적으로 위험이 없는 인공지능 명시

「RE100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글로벌 주도권 확보

• 「RE100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과 글로벌 주도권 확보
• 민관협력을 통해 ‘클린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구축하고 글로벌 수출 경쟁력 확보

전기차캐즘 극복과
이차전지 최강국 실현

• 2030년 대중교통 100%, 2035년 승용차 신차 판매 100% 전기차 보급 목표 설정으로 내수 시장 견인
• 「K-배터리 특별법」 제정으로 2030년까지 국내 투자 100조, 신규 일자리 10만 개 창출

산업단지를
탄소중립 실현의 거점으로 구현

• 국가 에너지 사용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산업단지 혁신을 위해 2030년까지 스마트 그린 산단 100개 조성
•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 및 성과 연동형 보조금 및 세제 지원 확대

녹색산업 공급망법으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

• 탄소중립 패스트 팔로워 전략 수립 및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녹색산업 공급망법」 제정
• 기후투자공사 설립, 기후투자 유입할 녹색 보증 규모 대폭 확대

순환경제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 제품 개발 과정부터 공급망까지 포괄하는 한국판 에코디자인 규정 제정
• 국가 재사용 목표 수립과 다양한 재사용·재제조 산업 육성

공공부문 2035 탄소중립으로
녹색산업 성장 마중물

• 공공부문의 203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 2030년 공공부문의 전력 RE100 달성, 전기차 전환 100%, 그린 리모델링 100% 달성

2030년까지 기후재정
GDP 2% 확보

• 기후대응기금을 제외한 기후 예산을 현행 10조 원에서 2030년까지 3배로 대폭 확대
•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탄소세로 개편하고 도로 및 공항 건설 예산을 축소하여 추가 재원 6조 원 확보
• 배출권거래제 발전 부문에 대한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100%까지 상향시켜 13조 원 확보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 해상풍력 투자와 지자체별 태양광 의무할당제

정책 주요 내용

재생에너지 중진국 도약
태양광·풍력 2030 년
30%

•2030년 태양광·풍력 발전량 비중 목표를 30%로 재상향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계시별 요금제로 전력 수요를 분산해 전력망 건설 최소화
•독립적인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을 통해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 구축

203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2035 탈석탄 로드맵

•2025년부터 공적 금융기관의 국내·외 신규 화석연료 투자에 대한 전면 중단
2030년까지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 탄소배출 사업
에 대한 예산 편성 우선순위 하향 조정

•2035년 탈석탄 선언 및 재생에너지 대체 로드맵 수립,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 마련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의 우선 설정 및 타 계획과 연계한 보급 성과 평가 등 재생
에너지 중심의 계획으로 전면 개편

공공펀드 40조
해상풍력 투자와
이익공유 확대

•공공 펀드를 조성하고 금융 지원을 강화하여 2030년까지 40조 원 규모 민간
투자 유치
•이익공유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보장하고 수용성 제고에 기여

지자체별
태양광 의무할당제
산업 경쟁력 회복

•지자체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바탕으로 태양광 설치 의무 용량 부여하고 공공주
도의 입찰 확대
•옥상, 산단 지붕, 주차장, 폐도로 등 유휴부지 태양광을 적극 확대하고 지자체 인

허가 규제 합리화
•국내 생산 태양광 부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하고, 탄소검증제 배출량 기준 강화

등 인센티브 확대



2.1
8.7

17.8

45.7

22.5

3.2

①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

⑤ 매우 영향을

받는다

잘 모르겠다

기후위기 국민인식조사 결과 – 기후재난 경험과 자산 영향

Q. 지난 1년 동안, 귀하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발생한 기후 재난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64.7

19.6 16.9 15.7

3.7

24.7

폭염 가뭄 산불 홍수(침수) 산사태 잘 모르겠다

[사례수 : 전체(n=4,482), 단위 : %]

Q. 기후위기가 귀하의 자산(주식 등 금융자산 및 토지·주택 등 부동산자산)
가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향없음(10.7%) 영향있음(68.3%)

(2023년 12월 조사) 영향을 받는다 51.6% → 2025년 68.3%로 증가

폭염 64.7%, 가뭄 19.6%, 산불 16.9%, 홍수 15.7%, 산사태 3.7% 순
서울은 산불, 폭염, 가뭄, 홍수, 산사태 모두 평균 이하
폭염 – 제주 78.4%, 대구 76%, 경북 70.9%

산불 - 울산 68.1%, 경북 43.1%, 대구 39.9%, 경남 35%, 강원 24%

[사례수 : 전체(n=4,482), 단위 : %]



Q. 정부가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은 무리한 계획이므로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 (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4점 보통이다-7점 매우 동의한다)

기후위기 국민인식조사 결과 – 2030NDC와 탄소중립

17.1

24.2
22.1

20.4

9.7

4.2
2.2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1.4 2.2
4.0

17.5

25.3 26.1 23.6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동의하지 않는다 18-29세 여성 71.3%, 50대 여성 70.2%   

[사례수 : 전체(n=4,482), 단위 : %] [사례수 : 전체(n=4,482), 단위 : %]

Q. 지구는 이미 인간의 통제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하루 빨리 달성
해야 한다. (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4점 보통이다-7점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지않는다(63.4%) 동의한다(16.2%) 동의하지 않는다(7.6%) 동의한다(74.9%)



4.0

25.0

45.5

11.4

1.9

12.2

① 목표가 너무 낮다 ② 목표가 다소 낮다 ③ 적절한 목표다 ④ 목표가 다소 높다 ⑤ 목표가 너무 높다 잘 모르겠다

Q. 정부는 2030년까지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11.4% 줄이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목표가 얼마나 높거나 낮다고 혹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다른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전환부문 45.9%, 건물부문 32.8%, 수송부문 37.8%를 줄이는 것입니다.)

[사례수 : 전체(n=4,482), 단위 : %]

낮다(28.9%) 높다(13.3%)

기후위기 국민인식조사 결과 –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Q.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RE100’을 실천하는 것이 산업경쟁력 강화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혹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위기 국민인식조사 결과 –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방향과 RE100

46.8

24.2

18.1

0.3

10.7

국가 주도의

공공투자 중심형

보조금을 동반한

민간투자 중심형

적극적인 배출 규제

중심형

기타 잘 모르겠다

0.9
3.5

17.0

43.1

28.5

6.9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잘 모르겠다

Q.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떤 유형의 기후대응 정책 방향을 가장 선호하십니까?

[사례수 : 전체(n=4,482), 단위 : %] [사례수 : 전체(n=4,482), 단위 : %]

국가주도의 공공투자 중심형 46.8%, 
보조금을 동반한 민간투자 중심형 24.2%
적극적인 배출규제 중심형 18.1% 

중요하지않음(4.5%) 중요함(71.6%)

(2023년 조사) 중요하지 않다 4.2%, 중요하다 70.2%
10명 중 7명 RE100 실천이 산업경쟁력 강화에 중요하다고 인식



27.3

36.8

27.2

8.6

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② 들어는 봤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③ 어느 정도

내용까지 알고 있다

④ 매우 잘 알고 있다

5.0

17.5

52.9

14.2
10.5

① 매우 반대한다 ② 어느 정도

반대한다

③ 어느 정도

찬성한다

④ 매우 찬성한다 잘 모르겠다

기후위기 국민인식조사 결과 – 인공지능과 기후변화

미인지(64.2%) 인지(35.8%)

Q. 최근 확산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거나 알고 계십니까?

Q.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센터가 전력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기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규제하자는 주장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 전체(n=4,482), 단위 : %] [사례수 : 전체(n=4,482), 단위 : %]

반대(22.5%) 찬성(67.0%)



기후위기 국민인식조사 결과 – 인공지능과 기후변화

36.2
33.6

20.0

3.3
0.2

6.7

데이터센터가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면

세제 혜택을

준다

데이터센터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에너지

효율 등급

한계를

지정해서

규제한다

기업이 알아서

조절하도록

한다

기타 잘 모르겠다 ※ 출처: 김병권(AI와 기후변화)

Q.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음 정책 중
무엇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I의 기후영향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공론화 할 필요가 있음
AI가 기후에 부담이 되면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다수 시민 지지
AI의 기후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와 '인센티브'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

[사례수 : 전체(n=4,482), 단위 : %]



23.7

55.5

18.3

2.5

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② 들어는 봤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③ 어느 정도

내용까지 알고 있다

④ 매우 잘 알고 있다

기후위기 국민인식조사 결과 –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감축

58.8

24.8

10.1

6.4

재생에너지 확대

원자력발전 확대

석탄발전 감축

잘 모르겠다

Q. 정부는 우리나라에 있는 총 60여기의 석탄발전소 중에서 ‘2036년까지
석탄발전소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입니다. 귀하께서는 정부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들어보거나 알고 계십니까?

Q. 정부는 전력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감축, 원자력발전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정책

중 무엇이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 전체(n=4,482), 단위 : %] [사례수 : 전체(n=4,482), 단위 : %]

(2023년 조사)
재생에너지 확대 59.1% → 58.8%
원자력발전 확대 23.7% → 24.8%
석탄발전 감축 11.2% → 10.1
잘 모르겠다 6.0% → 6.4%

(2023년 조사) 5명 중 4명 가까이 비인지
모른다 76.1%, 알고있다 23.9% 
알고 있다 충남 29.4%, 경남 17.6%

알고있다(20.8%)모른다(79.2%)



2.4
11.2

30.1
37.7

10.6 8.0

① 목표치를

많이 낮춰야

한다

② 목표치를

조금 낮춰야

한다

③ 적절하니

그대로 둬도

된다

④ 목표치를

조금 높여야

한다

⑤ 목표치를

많이 높여야

한다

잘 모르겠다

기후위기 국민인식조사 결과 –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목표 인식

52.9

33.9

4.0
9.2

가스발전을 먼저

도입하고

재생에너지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처음부터

재생에너지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면

된다

잘 모르겠다

Q. 석탄발전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발전 중 무엇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Q. 2024년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은
35.8%이고, 한국은 10.5%입니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목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 전체(n=4,482), 단위 : %] [사례수 : 전체(n=4,482), 단위 : %]

많이 높여야 한다 전남 15.8% 
(2023년 조사) 5명 중 2명, “목표치를 높여야 한다＂
낮춰야 한다 17.7%, 높여야 한다 41.2%

처음부터 재생에너지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33.9%
가스발전을 먼저 도입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52.9%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면 된다 4.0% 

낮춰야(13.6%) 높여야(48.3%)



10.9

26.9

48.4

6.4 7.4

① 매우 반대한다 ② 어느 정도

반대한다

③ 어느 정도

찬성한다

④ 매우 찬성한다 잘 모르겠다

기후위기 국민인식조사 결과 – 전기요금

53.5

19.4

8.5

6.7

3.2

1.3

7.3

현재의 10% 정도

현재의 20% 정도

현재의 30% 정도

현재의 40% 정도

현재의 50% 이상

기타

잘 모르겠다

Q. 찬성하신다면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 더 인상해야 할까요?Q. 귀하께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전환을 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 전체(n=4,482), 단위 : %] [사례수 : 전기요금인상찬성응답자(n=2, 451), 단위: %]

반대(37.9%) 찬성(54.8%)



기후위기 국민인식조사 결과 – 지역별차등요금제·탄소세

6.8
15.3

54.4

12.8 10.7

① 매우 반대한다 ② 어느 정도

반대한다

③ 어느 정도

찬성한다

④ 매우 찬성한다 잘 모르겠다

4.6

14.7

61.8

9.3 9.6

① 매우 반대한다 ② 어느 정도

반대한다

③ 어느 정도

찬성한다

④ 매우 찬성한다 잘 모르겠다

Q.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탄소배출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

하십니까?

Q. 지역별 ‘전력자립률’, 즉 지역에 필요한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생산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추고, 자립률이 낮은 지역은 높이는

차등화 방안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 전체(n=4,482), 단위 : %] [사례수 : 전체(n=4,482), 단위 : %]

‘찬성한다’ 대구 56.1%, 서울 63.1%, 부산 72.8%, 경북 74.1%, 울산 80.2% 
(2023년 조사) 5명 중 3명 ‘찬성한다’

찬성한다 57.5%, 반대한다 30% 

찬성한다 71.2%, 반대한다 19.3%
찬성한다 제주도 84.8%

반대(22.1%) 찬성(67.2%) 반대(19.3%) 찬성(71.2%)



기후정책 주류화를 위한 기후에너지 거버넌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녹색전환연구소·플랜1.5는 중첩되는 위기를 불러온 사회구조를 대전환해 시민들의 삶과 지역, 경제를 재건하려는

방법으로써 다가오는 대선의 기후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현 방법은 기후 정책을 민주주의, 경제 산업, 에너지전환, 생활, 돌봄 지역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기후정책통합(CPI, Climate Policy Integration)란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의 목표가 에너지, 산업, 교통, 농업, 

재정 등 모든 정책 영역에 일관되고 조직적으로 반영되도록 보장하는 과정” - Jordan & Lenschow (2010)

04

지자체 탄소중립 거버넌스 – 기후에너지국, 탄소중립지원센터, 시민참여와 학습을 위한 장 - 기후시민의회/기후시민회의05

통합과 조정이 가능한 부처체계 (주무부처) – 기후경제부, 기후에너지부02

기후재정 – 기획재정부의 기획 재정 부문에 기후·산업·에너지 전담국 신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03

01
기후정책 주류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감축과 적응을 모든 정책과 모든 부처의 정책과 통합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기후정책의 일원이 되도록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것(대통령 리더십, 대통령비서실 기후수석 신설, 기후부총리),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 상임위원회 개편

06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 국가온실가스감축 종합정보센터(정확성과 투명성), 기후전문연구기관

2050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내실화(독립성과 전문성, 목표 미달성 조치, 계획과 보고 설명과 공개의 의무, 기재부 예산 사전
논의 권한 부여 )



패널토론

전봉걸

ㅇ 이교수님과 백교수님의 발표는 우리나라 경제환경을 반영하여 2035 NDC 
목표 설정과 이를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신정부에서의 
통합적 거버넌스 개편방향을 매우 적절하게 제시

ㅇ 현재 우리나라는 탈탄소 추진을 위해서는 발전, 전력망, 저장장치 등의 부
문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

  - 그러나 한전, 발전사 등은 전력요금의 현실화 지연 등으로 투자재원이 고
갈된 상태이며, 민간부분도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를 기피

  - 탄소중립을 위해 공공 및 민간 간의 협력을 통한 핵심 기술을 개발할 필
요가 있음에도 협력의 유인이 부재

ㅇ 향후 AI, 데이터센터 등에 따른 전력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동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여건

  - IEA 특별보고서인 “Energy and AI”에 의하면 AI, 데이터센터가 전력수
요를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지만 에너지 산업 자체를 혁신 가능하다 
언급

  - 공급측면에서 신재생발전량 예측, 전력수요 예측, 스마트그리드 최적화 등
을, 소비측에서 산업공정 자동화, 빌딩냉난방 최적화, 교통에서의 경로 최
적화 등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에너지 절약 달성 가능

  
ㅇ 이는 에너지 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의 AI가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부

문의 창의성이 강화되고 접목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따라서 가버넌스 체계를 개편하는 방향에서 탈탄소 영역과 전력 산업 분

문으로 민간의 투자자금 유입, 혁신의지의 접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

  - 특히 민간이 투자하는 데 있어 신뢰를 확보하도록 규제를 객관적으로, 독
립적이며 투명하게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할 필요

  - 민간이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리스크를 테이킹하여 성과를 창출할 경우 이
를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문화도 조성할 필요



ㅇ 가버넌스를 개편함에 있어 공적 부문과 민간부문이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정부의 정책을 추진할 공공부문에서의 키 플레이어를 두고, 민간에게는 
규제의 일관성, 투명성 등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면서 산업의 수익성에 반
응하여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전체적으로 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민간부문의 창의성이 접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 중심으로 규제체계를 변경하
여 산업 전체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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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NDC문제와 에너지 거버넌스: 평가와 과제

조영탁(한밭대학교 경제학과)

1. 과거 두차례(중기/30년NDC) 감축목표의 공과
 

 o 한국경제의 본격적인 감축정책 형성  

 o 도전적인 목표설정(중기:오류/NDC:허수)

  - 무탄소 특정 전원에 대한 과도한 편향

  - 에너지 문제에 대한 시장/산업적 이해 문제

  - 기후변화와 국제정치질서 이해와 코스모폴리타니즘 문제

→ 도전적인 탄소중립/감축목표로 하위의 모든 계획이 이에 바인딩되어 목표와 현실간 괴리 증폭/

정책혼선 유발(원전올인/탈원전 논란, 탄소중립 법제화)

   cf) 최근의 감축추세: 구조적 경기침체와 제조업의 탈한국 등과 같은 불행한 목표달성은 피해야!! 

2. 35년 NDC논의상 유의점 

 o 국제무역질서 개편과 기후변화의 정치적 지형변화(중장기 방향은 지속되나 속도조절 가능성)

 o 특정 전원 편향 등 정치적 진영논리 지양(정치구호보다 제도/거버넌스개혁과 기술개발) 

 o 기후변화 방지에서 강대국과 한국의 차이에 대한 냉철한 인식

 o 백캐스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50년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감축경로 구상: 과거 도전적 목표

의 거품/06 가이드라인 변경 등에 따른 배출증가량 v.s 진전원칙/1차GST 권고간의 해법문제

→ 목표와 현실간 괴리가 큰 한국으로서는 35년의 무리한 설정보다 탄소중립에 진정으로 필요한 

제도기반 및 거버넌스 개혁 준비 치중(감축은 선의, 구호, 혹은 정치적 의지로만 되지 않음)

→ 정부계획 중심의 국가주의적 접근보다 시장과 산업 현실에 부응하는 정책지원(녹색금융.R&D)와 

기술혁신을 통한 감축달성 중요(정부=촉진자/룰 세팅, 시장/산업-혁신자) 

3. 부문별 쟁점과 과제: 전환. 철강/석화, 수송
 o 전력부문: 전력부문의 선언적인 감축수치보다 산업/시장구조 및 규제 거버넌스 개혁이 핵심!!

  - OECD는 물론 일부 개도국보다 낙후된 전력산업 및 시장구조로 탄소중립 달성은 난망

  - 현재의 전력산업 및 시장구조는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 및 기술상 혁신이 발생하기 어려움 

     * 수요: 절약에 중요한 요금의 정치적 통제/경직성(계시별/지역별요금 부재): 전력시장구조/규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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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 해/풍 등 재생가능에너지 목표애로/낮은 경제성: 사업자 개인이익에 매몰/경매제도 확대 강화  

     * 원전/재생의 송전망 보강/계통제약 문제: 망사업의 분리 및 민간건설 외주 불발,, 등등 과제 산적  

  - 도전적인 감축목표 부담을 전력부문에 전가하는 방식 한계 도달(재생 및 원전의 출력제어, 재

생E의 무관성과 FRT기능/하향예비력/계통신뢰도 및 복원력 문제 등등 위험 증가중!!) 

  - 전력부문의 개혁은 전력부문은 물론 한국경제 탄소중립의 핵심이자 아킬레스건!!

 o 철강부문: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과 그린 수소해결 필요

  - 수소환원제철(35년 예정)의 35년 감축수단 반영 문제

  - 반영하더라도 저렴한 그린수소(2달러이하)/그린 전력(자가전력의 수전 전환)확보가 선결과제

  - 과도기 방안으로서 철 스크랩의 수급문제 중요

     cf) 철강업은 한국경제의 제조업(자동차, 조선, 기계류 등)에서 매우 중요 

 o 석유화학부문: 향후 구조조정의 향방 중요

  - 연료도 어렵지만 원료(나프타)의 대체(바이오플라스틱 등)는 기술/경제적으로 난제에 해당

  - 중국의 에틸렌 증설, 중동의 COTC에 따른 국내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 가능성

  - 소재산업으로서 한국경제에 여전히 중요하여 스페셜티 제품(정밀화학)으로 역할 강화

 o 수송부문: 무공해차 목표 현실화와 운영상 효율제고 병행 

  - 2024년까지 무공해차 누적대수 72만대 v.s 30년 목표 450만대(향후 연간 60만대 내외 보급필 

요, 24년에 약 15만대 보급): 내연기관의 효율적 운영, 물류효율화, 교통여건 개선에 중점  

  - 전기차의 감축효과는 전기차 자체보급도 중요하지만 전력망의 탈탄소화도 중요(석탄차/가스차) 

  - 전기차 보급이나 내연기관 판매금지에 대한 국내외 속도조절 반영필요(보조금 축소경향)

4. 거버넌스 개혁: 계획, 시장, 규제간 삼권분립 = 에너지/탄소가격신호 정립(필요조건)
 o 정책부서의 개편 문제

  - 기후와 에너지 결합이 주는 장/단점 및 부처문제의 한계 유의

  - 정책부서간 거버넌스 개편보다는 후술하는 시장구조/규제거버넌스 더 중요

  - 탄중위/탄녹위는 합리적 슬림화를 포함하여 과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근본적인 개혁 필요
    cf) 정치적 활용부작용, 부처파견 한계, 과도한 위원회,참여자수→수용성과 전문성 반영간 프로세스 분리 

 o 전력시장구조의 개혁

  - 소매시장의 점진적 개방과 발판 겸업 허용(극히 일부만 시범 진행중)

  - 사업자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망 중립성 확보(송전망 보강에 중요)
  

 o 규제거버넌스 개혁

  - 전력, 가스, 열(/계통)을 총괄하는 전문 독립 규제위원회(한국 특수성으로 판매개방에 선행) 

  -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원 선출 규칙 필요(선거 주기와 위원주기 교차 등) 


	슬라이드 1
	슬라이드 2
	슬라이드 3
	슬라이드 4
	슬라이드 5
	슬라이드 6
	슬라이드 7
	슬라이드 8
	슬라이드 9
	슬라이드 10
	슬라이드 11
	슬라이드 12
	슬라이드 13
	슬라이드 14
	슬라이드 15
	슬라이드 16
	슬라이드 17
	슬라이드 18
	슬라이드 19
	슬라이드 20
	슬라이드 21
	슬라이드 22
	슬라이드 23
	Slide 1
	Slide 2: 목 차
	Slide 3
	Slide 4: 1. 에너지 거버넌스의 현황
	Slide 5: 1. 에너지 거버넌스의 현황
	Slide 6
	Slide 7: 2. 에너지 부문 5대 거버넌스 진단
	Slide 8: 2. 에너지 부문 5대 거버넌스 진단
	Slide 9: 2. 에너지 부문 5대 거버넌스 진단
	Slide 10: 2. 에너지 부문 5대 거버넌스 진단
	Slide 11: 2. 에너지 부문 5대 거버넌스 진단
	Slide 12: 2. 에너지 부문 5대 거버넌스 진단
	Slide 13: 2. 에너지 부문 5대 거버넌스 진단
	Slide 14: 2. 에너지 부문 5대 거버넌스 진단
	Slide 15: 2. 에너지 부문 5대 거버넌스 진단
	Slide 16: 2. 에너지 부문 5대 거버넌스 진단
	Slide 17: 2. 에너지 부문 5대 거버넌스 진단
	Slide 18: 2. 에너지 부문 5대 거버넌스 진단
	Slide 19: 2. 에너지 부문 5대 거버넌스 진단
	Slide 20
	Slide 21: 3. 에너지 부문 5대 거버넌스 진단의 시사점
	Slide 22
	Slide 23: 4. 기후·에너지 거버넌스 개편 방향성
	Slide 24: 4. 기후·에너지 거버넌스 개편 방향성
	Slide 25: 4. 기후·에너지 거버넌스 개편 방향성
	Slide 26

